
 
언론중재법 뒤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는 실종되었나

  소통하는 정치가(政治家)의 실종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이후 난립했던 정치인(政治人)들과 달리 선 굵은 
정치가(政治家)였다. 정치가들은 국민과의 소통에 능했고, 심지어 색깔론처럼 치명적
인 발톱을 세우며 달려드는 이들과도 주저 없이 대화했다. 

   소통의 원천은 큰 가치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였다. 언론개혁을 논하며 
다루는 이들을 볼 때 소통의 대가, 정치가가 더욱 생각난다. 

  불통으로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장하는 쪽의 프레임은 강력하다.

   “(언론)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여 책임의식을 키워야 한다”

   ‘언론’이 들어갈 자리에 검찰, 국회의원, 대기업, 시민단체, 학교 등 다른 주체를 
넣더라도 이 명제를 반박하기 힘들다. 부정하기 힘든 대의를 반복 강조하기보다 부작
용을 줄이자는 소수의견 경청(傾聽)이 절실한 시간이다.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혐오 프레임을 알차게 활용한다. 소시민의 피해를 낳
는 비리사학, 사이비종교단체 등이 개정법을 방패로 쓰면 약자 보호는 어찌할 것인
가? 법의 사각(死角)에 놓일 ‘나쁜 보도’와 유튜브에 대한 대책은 없다. 개정은 소시
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백신 도입 등 권력 비판 보도를 
가짜뉴스의 예시로 든다. ‘다른 정치세력에 비해 그래도 말은 통한다’는 얘기는 옛날
이야기이고 여당의 권위주의적 불통(不通)이 도리어 능숙하다. 

KBS본부
[성명서] 2021. 8. 26. (목)

우 150-790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연구관리동 1층     (연락처) 전화 02-781-2980․팩스 02-781-2989



  불통(不通)으로 뭉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양심 있나?

   언론중재법은 앞에서는 개문발차(開門發車)하여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보완하면 
된단다. 반면 여당 스스로 의지를 밝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는 뒷전이다. 더불
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의 절반이라도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 통과에 발휘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영방송 이사 공
모가 정치 후견주의 시비 없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논의가 덜 되어 논의 진전이 불가하다’는 말장난을 
오래도록 하고 있다. 그 틈에 대통령의 대선 캠프 특보 출신들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입성했다. 공영방송 장악에 털끝만큼도 관심 없다는 집권 세력의 말을 신뢰할 수 없
는 이유다. 기만하고 뭉개는 불통으로, 집권여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기득권을 철저히 
유지한 채 국민을 소외시키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의 마지노선은 정기국회이다 

   “공영방송 독립? 우리는 안 움직인다. 힘은 우리에게 있는데 어쩔건데?”라고 버틴
다면 대의기관의 자세가 아니다. 당과 청와대를 위해, 공영방송 자리 나눠먹기를 계속
한다면 정권을 가질 이유가 없다. 국민들은 경선 주자에 줄 서며 권력을 잡으려고 골
몰하기보다 권력이 있을 때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고민하는 정치인을 선택할 줄 안
다. 

   정기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을 완료하라. 기득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오산(誤算)으로 언론중재법을 졸속 개악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양심 없는 처사이다. 우리는 양심 없는 자들이 국회를 차지하
도록 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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